
일반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조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사례인 

동북4구 거버넌스 분석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한다. 기존

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는 성공 요인으로 참여자의 자율성과 그들 사이의 합의를 강조하

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에서 자율성에 기반한 합의를 구현하

는 일과 협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이 연구는 각 조직의 자율성이 높아

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탐구한다. 저

자들은 협력에 대한 암묵적 규범과 의사결정구조, 반복된 협력과 중간의 작은 성과, 혜택

의 균등 배분 조정 기제, 공유된 내부통제,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규범이 그 조건임

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동북4구 거버넌스는 자치구 간 협력에 대한 규범을 공유하고 중간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 동북4구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반면 내부통제 미흡과 일부 자치구에 편중된 혜택, 낮은 수준의 호혜성과 신뢰 등

의 한계들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법에 따라 문헌분석,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수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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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환경, 교통, 수자원 관리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늘어나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해졌다. 또한 최근에는 낙후된 지자

체들이 공동으로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

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의 동북쪽에 위치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서울에서 상대

적으로 저개발구역이자 베드타운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 동북권역 지역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2011

년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동북4구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출발

시켰고, 2016년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동북4구 거버넌스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법정 협의체로 공식화시켰다.

이 동북4구 사례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구역 경계를 뛰어넘어 종

합적인 지역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민간부문

과 시민들까지 참여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한 최

초의 사례이다. 동북4구 거버넌스는 공동으로 행복4구 플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이하 동북4구 지원센터)를 설립하

였으며,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동북4구의 공동 

지역개발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동북4구 사례가 유의미한 성과를 낳는다면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델 

사례로서 향후 다른 지역의 공동 개발을 위한 정책학습 기회가 된다. 그런데 

동북4구 사례의 경우 초기에는 합의를 통해 행복4구 플랜 실행계획을 공

식적으로 수립하였고,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러나 진행 과정에서 개별 자치구 간 경쟁과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동북4구 

중 두 자치구 구청장은 향후의 공동 지역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

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4구 거버넌스의 그동안 진행 과정과 결과를 분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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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동북4구 거버넌스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

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요소인 ‘자율성’과 ‘합의’가 상충하지 않는 조건

들을 도출하는 데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기존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

구들은 참여자의 ‘자율성’ 및 그들 간의 ‘합의’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두 축으

로 보면서 자율성과 합의의 조화가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Ansell and Gash, 2008; Emerson et al., 2011). 하지만 기존 연구들

은 자율성과 합의 간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을 뿐, 참여자들의 개별이익

과 집단이익이 충돌함에 따른 자율성과 합의의 갈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았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참여자들의 개별이익(self-interest)과 협력적 거버넌

스가 추구하는 집단이익(collective interest)은 다를 수 있다. 개별이익과 집단

이익의 차이가 작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그 차이가 크다면 개별

이익과 집단이익이 상충할 수도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두 축인 ‘자율성’과 

‘합의’ 중에서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면 참여자들은 집단이익보다는 

개별이익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는 목표를 달성하

기 어려우며 지속하기도 힘들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이익과 집단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

려면 개별이익을 중시하는 ‘자율성’이 집단이익을 위한 ‘합의’와 조화를 이루

게 함으로써, 혹은 합의를 위해 자율성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공동 목표를 추구해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별이익과 집단이익의 차이 혹은 충돌 수준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환경, 

교통, 수자원 관리처럼 전통적인 지자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는 여러 지

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해결할 수 있고, 문제해결의 성과가 비교적 고

르게 배분될 수 있다. 그래서 개별이익과 집단이익의 충돌이 심하지 않으므

로 자율성과 합의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동북4구 사례처럼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개발을 추진

할 때는 지역개발의 혜택이 특정 지자체에 편중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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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개별 지자체가 개별이익을 증대를 위해 개별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경우 자율성과 합의의 조화는 어려울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집단이익을 위한 합의보다는 개별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Wood and Gray, 1991; Thomson and Perry, 2006).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참여자의 개별이익을 중시하는 ‘자율성’이 집단이

익을 위한 ‘합의’와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혹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합의 

도출을 위한 효과적인 자율성 통제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자율성과 

합의의 조화를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조건이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 사례에서 얼마나 어떻게 충족되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 사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계를 논의한다. 

동북4구 거버넌스는 서울시, 중앙정부, 네 개의 자치구, 지역대학, 지역시민

단체를 아우르는 방대한 구조인데, 지면의 한계로 본 연구는 네 개 자치구들 

간의 협력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1)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한 후 자율성과 합의의 조화를 위한 다섯 조건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의 경과와 현황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 사례가 2장에서 제시한 다섯 조건을 어떻게 충족

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5장에서는 연구의 함의와 한계

를 제시한다.

1) 본 연구의 범위는 동북4구 구청장 토론회가 개최된 2011년 10월부터 2018년 지방선거로 

동북4구 구청장들이 바뀌기 전인 2018년 6월까지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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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한 조건

1) 협력적 거버넌스의 두 축: 자율성과 합의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단일 정

부조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wicked problems)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민간조직, 시민단체와 개별 시민들 사이의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등장한 개념이다(Agranoff and McGuire, 2003).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 초기에는 많은 연구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엄밀하

게 정의하기보다는 이전과는 다른 문제해결 방식을 지칭하는 정도로 그 개념

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면, 정부 간 관계(강용기, 2004), 협력적 공공관리(Agranoff and McGuire, 2003), 

네트워크(O’Toole, 1997; 한표환, 1999), 부문 간 협력(Bryson et al., 2006), 조직 간 

관계(Oliver, 1990), 로컬 거버넌스(김순은, 2004)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 이전 사례연구 위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들을 

종합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통합적인 이론적 분석틀을 만들려는 시도

가 있었는데, Thomson and Perry(2006), Ansell and Gash(2008)와 Emerson 

et al.(201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Ansell and Gash(2008: 544)는 협력적 거

버넌스를 “하나 또는 복수의 공공기관이 공식적이고 합의 지향적이며 숙의

를 거치는 의사결정과정에 민간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정책과 프로그

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통치방식(governing arrangement)”이라고 정의하였

다. 이들은 ① 공공기관이 거버넌스를 시작한다는 점, ②민간부문 행위자를 

포함하는 점, ③ 참여자가 공공기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 ④ 거버넌스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고(formally organized) 

집합적으로 논의한다(meets collectively)는 점, ⑤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지

향한다는 점, ⑥ 정책과 공공관리가 협력의 중점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Ansell and Gash, 2008: 544~545). 이 연구에 따르면 리더인 공공기관은 

거버넌스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참여자는 거버넌스 틀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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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에 자율적으로 관여한다. 또한 참여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반드시 참여자 간 합의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협

력적 거버넌스의 합의지향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Emerson et al.(2011: 2)은 “공공기관, 정부조직,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에 

걸쳐 여러 행위자를 구성원에 포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과정

과 구조로, 협력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

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시

작하는 행위자가 반드시 정부조직일 필요는 없다고 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반대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반드시 

민간부문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정부 간 협력 역시 협력적 거

버넌스의 틀로써 분석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Ansell and Gash(2008)와 Emerson et 

al.(2011)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분석하는 이론모형

을 제시하였다. Ansell and Gash(2008)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여부에 영

향을 미치는 네 가지 주요 변수로 시작조건,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십, 협

력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 변수를 협력과정으로 설정하고, 

시작조건,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십은 협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로 보았다. 협력과정은 면대면 대화, 신뢰구축, (협력)과정에의 헌신, 공유된 

이해, 중간성과 등의 다섯 가지 하위 변수들로 구성되는데, 이 하위 변수들

의 수준에 따라 협력과정의 원활한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시작조건의 차이는 협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작조건의 하위 변수들

로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권력, 자원, 주체들의 속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보

의 불균형, 협력 및 갈등의 선례, 참여 인센티브 유무 여부가 있다. 그리고 

제도적 설계는 협력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변수로 협업의 

기본 규칙, 거버넌스 참여자의 범위, 협력 기간 등을 설하는 것을 통해 협력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촉진적 리더십은 거버넌스의 기본 규칙을 설정

하고, 신뢰를 형성하고, 대화를 통해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상호이익을 

모색함으로써 협력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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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son et al.(2011)은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시스템 맥락, 협력적 거버

넌스 레짐(regime), 협력 역학관계(dynamics)의 세 층위로 구분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협력 역학관계

와 이에 따른 참여자들의 실제 행위까지 협력적 거버넌스 레짐에 포함하고, 

협력 역학관계를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핵심으로 보았다. 저자들은 협력

적 거버넌스 레짐을 암묵적이고도 명시적인 원칙, 규칙, 규범의 세트로 규정

하면서, 이 레짐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시스템으

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협력 역학관계는 ‘원칙에 입각한 참여(principled en-

gagement)’, ‘공유된 동인(shared motivation)’, ‘공동행동 능력(capacity for joint 

action)’으로 구성되며, 저자들은 이들을 공동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합의하게 

하는 주요 요인들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Ansell and Gash(2008)와 Emerson et al.(2011)의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성공적으

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임화진·

임상연·김종수, 2015). 이 두 연구는 모두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거버넌스 참

여자들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점과 공공정

책을 수행하는 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

조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자율성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 연구

의 이론적 틀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Ansell and Gash(2008)의 경우 촉진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약자의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정도 권한을 분산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의 규칙과 

참여자를 직접 정함으로써 거버넌스 조직 구성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권한 분산과 자율적 조직 구성 및 운영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자

율성이 중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리더의 역할뿐 아니라 참여자 사이의 

협력 과정에서도 자율성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들은 협

력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참여자는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문제에 대한 공통의 

정의를 내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확인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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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자율성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Emerson et al.(2011)의 모형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하위 범주인 

협력 역학관계에 자율성과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저

자들은 원칙에 입각한 참여, 공유된 동인, 공동행동 능력 등 세 가지 차원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공동의 문제를 자율적인 합의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

다고 보았다. 우선 원칙에 입각한 참여에서는 문제 정의와 숙의 과정을 거친

다. 이는 이미 정해진 틀에서 민간부문을 동원하기보다는 참여자가 자율적

으로 합의하여 문제를 규정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공동행동 능력에서도 지

식과 자원 등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나타나 있다. 마

지막으로 공유된 동인에서는 신뢰, 상호이해, 내부 타당성과 함께 문제해결 

과정에서 공유된 헌신을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두 연구에서는 자율성과 합의가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작동의 

두 기둥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인 자율성과 합의가 (두 연구의 묵

시적 가정처럼) 조화를 이루는 대신 서로 충돌하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원활히 

진행되기는 어렵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집단이익과 개별 조직의 자기 이익이 상충할 

때, 자율성이 허용된 참여자들은 집단이익보다 자기 조직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Wood and Gray, 1991; Thomson and Perry, 2006). 하지만 Ansell 

and Gash(2008)와 Emerson et al.(2011)은 개별이익과 집단이익의 충돌 및 

그에 따른 자율성과 합의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분석하지 않았

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개별이익과 집단이익이 충돌할 때 과연 권한 분산과 

자율적 조직구성이 제대로 작동되고 공동으로 문제해결 하는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개별이익과 

집단이익이 충돌할 때 과연 원칙에 입각한 참여, 공유된 동인, 공동행동 능

력이 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Thomson and Perry(2006)는 자율성과 합의의 갈등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게 되는 조건들을 제시했

다. 이들은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을 구조(structure), 참여기관 자율성(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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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nomy)과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세 층위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참여기

관의 자율성이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봉착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다루는 문제가 “모든 참여자에게 충분

히 시급하지 않다면 개인의 임무(missions)가 집단 임무에 우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였다(Thomson and Perry, 2006: 26). 이들은 협력적 거버넌스

에서 참여자들이 주창자, 옹호자, 전달자, 보조자, 재원조달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개별이익과 집단이익 간의 본질적인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Thomson and Perry(2006)는 기존 연구 리뷰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리하였다. 이들이 정리한 조건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참여자의 개별이익을 중시하는 ‘자율성’이 집단이익

을 위한 ‘합의’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조건의 바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Thomson and Perry(2006)의 논의를 바탕으로 Ansell and Gash(2008)와 

Emerson et al.(2011)의 논의를 통합한 후, 한국의 지방자치 맥락을 고려하

여 ‘자율성’과 ‘합의’의 조화를 위한 조건들을 도출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

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

2) ‘자율성’과 ‘합의’의 조화를 위한 다섯 조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 맥락을 고려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동등한 지

위를 지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력사업에서 참여조직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공통의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탐색·마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2)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

2) 협력적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 사이에서뿐만 아

니라 공공-민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는 정부(공공)가 민간

부문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따라 성공 정도가 달라진다. 반면 중앙정부-지방자치

단체 혹은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와 같이 수직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경우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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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력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은 얼마나 자율성과 합의가 조화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자율성과 합의가 조화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자율성이 

합의와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자율성과 합의를 조화시키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

하다. 우선 시작 단계에서는 협력에 대한 암묵적 규범 및 의사결정구조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에 대한 암묵적 규범을 각 조직이 공유한다면 

Emerson et al.(2011)의 ‘원칙에 입각한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참여자들의 

협력적 행위와 권한 배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의사결정구조가 구축되면 

개별 조직의 기회주의적 이익 추구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Thomson and Perry, 

2006). 협력적 의사결정에서 ‘협력’은 참여자 모두가 특정 해결책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사결정이 이뤄지면 자발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부분적으로 참여자들 간 충돌과 갈등은 존재하

지만, 협력적 거버넌스의 공동의사결정의 적절성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

는 것을 의미한다(Warren, 1967; Thomson and Perry, 2006).

둘째, 반복된 협력과 작은 중간성과가 필요하다(Ansell and Gash, 2011; 

Thomson and Perry, 2006).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참여자 간 소통이 ‘계약상 합의(contractual agreements)’

보다는 ‘상호의존관계(interdependent relationships)’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Huxham and Vangen, 2005; Powell, 1990). 이러한 상호의존관계가 지속되려면 

협력 과정에서 중간 중간 작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하다(Huxham, 

1996). 협력이 자기 조직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그 과정 중에 확인한

다면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할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셋째, 공유된 내부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Thomson and 

Perry(2006)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이 어려운 근본 이유는 참여자들이 이

재량이 하위 조직에 얼마나 이양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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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정체성(dual identity)을 갖기 때문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이중 정체성이 

참여자들의 개별 이익(self-interest)과 집단 이익(collective interest) 간 긴장을 

낳는다고 보았다(Bardach, 1998). 그리고 이의 해결 방법으로서 Wood and 

Gray(1991)의 ‘공유된 통제(shared control)’를 제안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개별적인 통제(individual control)를 통해 긴장을 해결하려는 경우 개별이익

과 집단이익 사이의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Thomson and Perry, 2006). 이들

이 제시하는 공유된 통제의 핵심은 참여자들 간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

ing)이다. 즉 개별 조직의 방침 및 참여자 각자가 협력과정에서 (개별 조직의 

방침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Thomson and Perry, 2006). 그런데 정보공유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

스를 통한 공동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개별 조직의 기회주의적 이익추구 행동을 억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된 내부통제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즉 정보공

유와 더불어 참여자들이 서로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는 것으로 정의한다. 

넷째, 협력의 결과로 나오는 혜택을 참여조직 간 공정하게 배분하는 조정 

기제를 갖춰야 한다(Thomson and Perry, 2006). 협력에 참여하였음에도 혜택

을 얻지 못하거나 혜택이 불균등하게 배분된다면 그 과정에서 소외된 조직

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할 동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혜택 배분에는 상

호성이 중요한데, 이의 핵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참여자의 이익을 침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이다(Powell, 1990, Thomson and Perry, 

2006). 이러한 상호성은 ‘서로 다름’ 속에서 공동 견해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Cropper, 1996). 그리고 협력은 이러한 상호성의 바탕에서, 즉 참여자들이 각

자의 이익을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수용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Wood and Gray, 1991). 또한 상호이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촉진

적 리더십이 발휘되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혜택 배분이 조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규범 구축이 필요하다(Thomson 

and Perry, 2006).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조건으로 Ansell and Gash(200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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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협력과정에의 헌신’과 ‘공유된 이해’, 그리고 Emerson et al.(2011)이 

제시한 ‘공유된 동인’과 ‘공동행동 능력’은 모두 호혜성(reciprocity)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력과정의 참여자들은 통상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네가 하는 대

로 나도 하겠다(tit-for-tat reciprocity)’라는 전략으로 참여한다. 따라서 협력 행

위가 공정한 거래(fair deal)라고 받아들여져야 원활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Ostrom(1990, 1998)과 Powell(1990)은 호혜성(reciprocity)이 협력 행위 

성공의 핵심요소라고 말한다.3) 이러한 호혜성 관계가 지속되면 참여자들 간

에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되면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서 복잡성(com-

plexity)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감소한다(Thomson and Perry, 2006). 그

런데 신뢰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Huxham and Vangen, 

2005). 위계적 조직체계와 달리 협력적 거버넌스에서는 참여자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규율이 약하기 때문에 호혜성과 신뢰로 표현되는 참여자들 간 사

회자본이 훨씬 중요해진다(Thomson and Perry, 2006).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①협

력에 대한 암묵적 규범과 의사결정구조, ②반복된 협력과 중간의 작은 성과, 

③ 공유된 내부통제, ④혜택의 공정한 배분 기제, ⑤호혜성과 신뢰에 기반

한 사회규범 등을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로 제시한다. 그

런데 이 다섯 조건은 병렬적인 것이 아니다. ①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시작하

기 위한 기반에 해당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기본적

으로 협력을 한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며, 협력을 위한 의사

결정구조를 갖춰야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게 된다. 물론 암묵적 규범과 

의사결정구조 구축이 전제조건이기는 해도, 그 수준은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르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협력에 대한 암묵적 규범과 의사결정구조 구축

이 잘 될수록 협력적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진다.

3) Axelrod(1984)는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이 반복될 때, 받는 대로 주기(tit-for-tat) 전략이 협

력적 행위를 가져옴을 보였다. 그리고 Ostrom(1998) 역시 이에 관한 많은 실험을 통해, 대

다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호혜성에 따라 행동하면 협력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결론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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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특성 내용

기반 조건 ① 협력에 대한 암묵적 규범과 의사결정구조

지속 조건 
보완조건

② 반복된 협력과 중간의 작은 성과

③ 공유된 내부통제

핵심조건 ④ 혜택의 공정한 배분 기제

결과/궁극 조건 ⑤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규범

<표 1> 자율성과 합의의 조화를 위한 조건들

②, ③, ④는 개별 조직의 자기 이익 추구(자율성 강조)를 제어함으로써 협

력적 거버넌스가 지속하게 만드는 조건에 해당한다. 셋 중 핵심은 ④ 혜택의 

공정한 배분 기제이다. 전술하였듯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유는 

협력하는 것이 자기 조직에 이익이 된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래서 협력으로 

달성되는 혜택이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계속 참여하고 협력할 동기가 사라

진다. 아무리 협력적 거버넌스의 진행 속에 작은 성과를 얻고 이를 통해 일

정한 혜택을 얻었더라도(즉 ②가 충족되었어도) 궁극적으로 자기 조직에 돌아

가는 혜택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공유된 통제가 잘 이루어져(즉 ③이 충족되어) 각 조직의 개별 이

익추구가 억제되어도, 협의를 통해 생성된 집단이익의 배분에서 소외된다면 

계속 참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⑤는 그 이전의 네 조건이 잘 갖춰져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계속 이뤄

짐에 따라 얻게 되는 결과로서 궁극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이상의 다섯 조건

의 특성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점은 ① 기존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를 자율

성과 합의의 관점에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과 ② 현실에서 많은 경우 

자율성과 합의가 충돌하여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기존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는 점, 

그리고 ③ 개별이익을 중시하는 ‘자율성’과 집단이익을 위한 ‘합의’가 조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한국의 지방자치 맥락에서 개념화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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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문헌연구와 참여관찰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공

동 제1저자 이용숙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에 걸쳐 ‘서울시 동북4구 

발전연구 사업단’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동북4구 거버넌스의 초기 과정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ethnography)의 

이미크적(Emic) 관점에서 동북4구 내부자의 상징과 의미들을 이해하기보다

는, 외부 연구자의 에틱(Etic) 관점에서 동북4구의 현실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였다.4) 이 기간 동안 10번의 연구포럼과 8번의 워크숍이 진행되

었는데, 저자는 10번의 연구포럼과 7번의 워크숍에 참여하였으며, 거의 모

든 모임은 녹취되었다. 동북4구 발전연구단에 참여한 연구자들, 네 구의 구

청장들, 서울시 관계자들, 지역시민단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발언에 

대해 관찰하였으며, 그 내용을 메모의 형태로 기록하였고, 분석 시 메모와 

녹취 내용을 대조 검토하였다. 관찰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검증하기보다는 

연구대상자들의 입장과 주장이 형성되게 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을 해석하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저자들은 위와 같이 워크숍과 포럼에 참여하여 동북4구 간 협력을 경험하

고 관찰하는 동시에, 참여하였던 포럼에서 동북4구 거버넌스 관계자들과 인

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우선 2017년 8월과 2018년 3월에는 포럼 이

후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핵심 관계자들(A, B)과 직접 인터뷰를 진

행하며 동북4구 협력사업 전반과 자치구 간 협력사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8년 9월에는 동북4구 발전연구단 책임자(C)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동북4

구 협력에서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의 역할과 일부 사업 진행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0월에는 동북4구 생태적 도시재생 국

제포럼에 참여하여 원탁회의 도중 동북4구 발전연구단 책임자(C), 서울시의

4)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의 이미크적 관점과 에틱 관점에 대해서는 이종규(2006)를 참조할 것. 



222 공간과사회 2020년 제30권 4호(통권 74호)

날짜 행사 참여자

2012. 12. 7. 제1차 연구포럼: 동북4구 발전방안 착수보고회 저자 1

2012. 12. 14. 제2차 연구포럼: 동북4구 발전협의회 및 산하위원회 보고회 저자 1

2012. 12. 28.
제3차 연구포럼: 주민참여형 생활권 중심의 도시계획 실현 및 시범계획 수립연

구
저자 1

2013. 1. 7. 제4차 연구포럼: 역사문화관광벨트 사례 발표 저자 1

2013. 1. 14. 제5차 연구포럼: 사회적경제 활성화 생각나누기 저자 1

2013. 2. 5. 제6차 연구포럼: 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저자 1

2013. 2. 26. 제7차 연구포럼: 단계적 계획과 문화복합지구 저자 1

2013. 3. 12. 제8차 연구포럼: 동북4구 GIS 분석 자료 저자 1

2013. 4. 26.
제9차 연구포럼: 희망제작소 주민참여프로그램 기획운영사례, 동북4구 100인

회의 진행에 관한 기획안
저자 1

2013. 6. 28.
제10차 연구포럼: 동북4구 대학현황 조사 발표, 서울테크노파크 경영 컨설팅 

용역 결과 발표
저자 1

2012. 11. 16. 제1차 워크숍: 동북구 권역의 시민참여형 발전방안 저자 1

2012. 11. 30. 제2차 워크숍: 동북4구 연구조사사업과 동북4구 현황 저자 1

2013. 4. 29. 제4차 워크숍: 서울동북권 광역거점 전략적 육성 개발구상 중간보고 저자 1

2013. 5. 15. 제5차 워크숍: 오래된 미래, 인간안보, 지역발전전략, 사회자원조사 저자 1

2013. 7. 10. 제6차 워크숍: 동북4구, 지속가능도시로의 발전전략 저자 1

2013. 8. 26. 제7차 워크숍: 동북4구, 지속가능도시로의 발전전략 2 저자 1

2013. 10. 11. 제8차 워크숍: 동북4구, 지속가능도시로의 발전전략 3 저자 1

2017. 8. 28.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동북4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포럼
저자 1

저자 2

2018. 3. 29. 제1차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포럼 저자 2

2018. 10. 15. 동북4구 생태적 도시재생 국제포럼
저자 1

저자 2

<표 2> 참여관찰 내용

원(D) 1명, 동북4구 협력 관련 연구원(E) 1명에게 동북4구 협력과 관련된 질

문을 하고 동북4구 협력 과정 중 이해관계와 갈등, 협력 과정에서의 난항 등

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같은 날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관계

자(A)와 인터뷰를 통해 앞서 얻은 정보를 재확인함으로써 자치구 간 갈등 기

제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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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참여자 직장 직책 인터뷰 형태 기록 형태

2017. 8. 28. A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관계자 1 인터뷰 메모

2017. 8. 28. B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관계자 2 인터뷰 메모

2018. 3. 29. A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관계자 1 인터뷰 메모

2018. 9. 25. C 관내 대학교 교수 인터뷰 녹음(전사본)

2018. 10. 15. A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관계자 1 인터뷰 녹음(전사본)

2018. 10. 15. D 서울시의회 시의원 포럼 중 질문 답변 메모

2018. 10. 15. C 관내 대학교 교수 포럼 중 질문 답변 메모

2018. 10. 15. E 지역대학교 연구원 연구원 포럼 중 질문 답변 메모

주: 직장은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함. 

<표 3> 인터뷰 리스트

3.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

서울특별시(2018)는 특정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한 자치구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지니는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 광역행정 차원에서 생활

권계획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서울시 광역행정의 필요성에 동북4

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를 구성하였다. 원래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는 자치구의 구청장들에 의해 시작되었기보다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011년 10월 서

울시와 동북4구의 구청장들을 토론회에 초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토론회 

이후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협의회를 거쳐 2012년 5월 동

북4구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었다.5) 이 과정에서 서울시, 동북4구청, 관내 대

학, 마을미디어, 시민사회단체 등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이 함께 동북4구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동북4구가 명시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표방하지는 

5) 당시 연구단과 서울시는 중랑구에 함께 참여하기를 타진하였는데, 한나라당 출신의 구청

장을 둔 중랑구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동북4구로 한정되게 되었다(이는 동북4구 연구단의 

책임자로부터 확인된 내용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14a)에서 동북4

구는 동북2생활권, 중랑구는 동대문구 등과 같이 동북1생활권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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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기초자치단체 네 곳과 서울특별시, 대학과 지역시민단체 등의 여

러 조직들이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

서 사실상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동북4구와 같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사례는 2015년 말을 기준으

로 전국 99개로 집계되고, 이 중에서도 행정협의회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간 

협력을 추구하는 사례 역시 적지는 않다(행정자치부, 2016).6) 그럼에도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4구 행정협의회

는 서울시 권역별 행정협의회의 최초 사례이며 기능 협력에 특화되기보다는 

종합적 협력의 성격을 띤다. 서울시 자치구가 서울시 또는 수도권의 다른 기

초자치단체와 함께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사례는 권역별 행정협의회 중에는 

1건도 없고 기능별 행정협의회 역시 6건에 불과하다.7) 이 중에서 4건은 환경 

문제, 1건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협의회이고, 서울시 동북4구와 

같이 종합적 협력을 위한 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단 1건이다.

둘째,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는 정부 간 협력체인 행정협의회뿐만 아니

라 대학,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등을 포괄한다. 동북4구 거버넌스의 뿌리가 

2011년 4월 동북4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합체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강풀포럼)에 있을 정도로 시민단체들이 먼저 필요성을 제기해서 시작한 협

력 사례이다. 따라서 동북4구는 서울시의 계획을 실행만 하는 방식에서 벗

어나 서울시와 지역사회가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협의하는 실험을 하고 있

다. 발전협의회가 시작한 지 8년,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지 4년밖에 되지 않

아 거버넌스의 결과(outcome)와 효과(impact)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6)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는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

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협의체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행정자

치부, 2016). 서울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2016년 4월 19일에 설립이 승인되었으므로 행

정자치부(2016)가 집계한 99개 행정협의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7) 구체적으로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안양천수질개선 대책협의회, 환경행정협의회, 탄

천·양재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 중랑천 생태 하천협의회,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등이 

있다(행정자치부, 2016). 전국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에도 일부 서울시 자치구가 포함되

어 있으나 전국적 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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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만, 앞으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의 적절한 방향 설정을 위해 협력과

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결과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처럼 서울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99개 행정협의회 중에서 시민단체에 의

해 착수된 종합적 성격의 협력체로서의 독특성을 지닌다.

1) 동북4구 거버넌스 구조

서울시 동북4구 거버넌스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공공부문에서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가 협력하는 동북4구 행정협의회와 이를 지

원하는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부문에서

는 동북4구 관내 대학과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동북4구 발전연구 사업단, 서울시 동북권NPO지원센터 등

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이하 동북4구 

지원센터)가 각 부문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민간부문은 크게 학계와 민간거버넌스협의회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협력

적 거버넌스를 구성한 4개 자치구 안에는 전체 15개의 대학이 있어서 이들

의 높은 연구성과를 지역사회 발전과 연관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들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동북4구 대학 산학협력단장 포럼’을 개최하는 한

편, 연구역량을 높이고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6년 1월에 ‘동북

4구 연합대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동북4구 발전을 위한 동북

4구 대학-서울시 협의회’를 구축하여 공공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가

고 있다. 민간거버넌스협의회의 경우 강풀포럼 등 시민사회단체가 동북권

NPO지원센터가 설립되는데 기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8) 이 외

에도 동북4구 마을미디어 연합인 ‘동북4구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경제 분야

8) 그러나 민간부문 협력의 성과인 동북권NPO지원센터는 온전히 민간부문으로 보기는 어렵

다. 현재 동북권NPO지원센터가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일부가 동북권

NPO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강북구 활동가, 

인터뷰, 201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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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북4구 거버넌스의 구조와 참여자

를 담당하는 ‘서울동북권기업발전협의회’ 등이 민간부문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부문에서는 서울시 동북권사업단의 현장지원조직

인 동북4구 지원센터가 지난 2015년 6월에 개소하였다. 동북4구 지원센터

는 서울시-동북4구-시민 간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할 뿐 아니라 동북4구의 핵

심 개발사업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동

북4구 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동북4구 지원센터 내에 서울시 관료와 

4개 자치구의 지역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며 자치구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

다. 또한 지원센터는 민간 분야와도 도시재생 통합분과위원회와 외부 전문

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동일하다. 동북4구 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추

진하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

다. 우선 동북4구 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상인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마중물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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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북4구 거버넌스 구축 과정

우선 공공부문의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2011년 10월 동북4구 구청장 초

청 토론회를 계기로 2012년 5월 동북4구 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

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의 뿌리는 이미 앞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합체인 강풀포럼이다. 이 포럼은 도봉, 노원, 강북, 성북의 중견 풀

뿌리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풀뿌리운동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

으로, 2011년 3월 28일에 결성되었다. 이 모임을 조직한 관계자가 서울시와 

동북4구의 자치구들에 제안해서 2011년 10월 구청장 초청 토론회가 성사되

었다. 이 토론회에서 동북4구 발전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동북4구는 이

를 위해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는 ‘동북4구 발전방안수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

하며 민관 협의체가 동북4구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 토론회 이후 7개월 동안의 협의를 거쳐 동북4구 발전협의회

가 구성되었다. 동북4구의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연구비를 제공하면

서 발전협의회 중심으로 ‘동북4구 발전방안수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었다.

이렇듯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에 뿌리를 둔 동북4구 발전협의회는 “동일 

생활권역인 서울 동북4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학·관 협의체를 구

성하고 공동대응과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발전과 서울균형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도봉구청, 2016). 동북4구 발전협의회는 

‘동북4구 발전방안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참여에 기반한 상향

식 지역발전 모델 구축을 통해 동북4구의 발전안과 비전을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2012년 의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 역시 동북4구 재정의 취약

성과 저발전을 공통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4구 

간 상생을 도모하면서 지역 시민사회 부문과의 협력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정일보, 2012.5.24). 이는 동북4구 간에 상향식 지역발전 방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음을 의미한다.9)

9) 동북4구 발전협의회의 연구단인 발전연구 사업단은 동북4구의 미래비전으로 생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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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2013년 하반기부터 동북4구 발전협의회

의 성격이 변화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지방선거를 위해 동북4구 구청장들은 

동북4구 발전연구 사업단의 이상적인 상향식 발전방안보다는 각 자치구의 

현안 해결 방안들을 서울시의 실행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

였다.10) 그 결과 2014년 동북4구 동행 발전전략인 행복4구 플랜이 발표되

었으며 서울시의 동북4구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립되었다(서울특별시, 2014b). 

그리고 2016년에는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구성

하고 이를 각 자치구 의회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공식 출범시켰다. 이에 맞

춰 서울시 역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에 동북권사업단을 신설하면서 서울시

와 자치구 간 소통을 강화하였다. 이렇듯 동북4구 행정협의회의 출범은 동북

4구 거버넌스가 시민사회와 자치구 간 민관협력 체제에서 자치구 구청장 중

심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이후부터 서울시와 자

치구 주도의 도시개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11) 동북4구 거버넌스 구축 과정

를 강조하는 ‘오래된 미래’를 설정하였고, 이 미래비전을 달성할 목표로 ‘지속가능도시’를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4구 공동의 정책으로는 생명선 산업 제도화, 동북4구 지역재생

센터 제도화, 교통기반 확충, 공공용지 개발을 통한 문화체육 등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

다. 이와 동시에 발전연구 사업단은 동북4구 마을만들기 협력사업과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자연역사문화관광벨트 만들기와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개선방안, 혁신

클러스터와 도시형제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방안, 문화예술지구 조성과 도시활력 증진 방

안을 모색하면서, 동북4구 협력에서 상향식, 상생의 협력적 발전 모델을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4구 발전협의회는 산하 기획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시민사회 대표를 포함

하여 민관협력 체제를 구성하였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100인 회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을 수렴하려 하였다.

10) 해당 내용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서울시 동북4구 발전연구 사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저자의 참여관찰 내용임.

11) 이재경(2018)은 동북4구 발전협의회의 연구단이 주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상향식 

방법을 통해 미래비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미래비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서울시 실행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비판한다. 우선 동북4구

라는 권역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합의

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개념이 아님을 지적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상향식 모델과 협력적 

계획의 성격이 약화되었으며, 계획이 수립되는 실제 과정에서 생태의 가치가 주변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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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활동

2012. 5. 15. 동북4구 발전협의회 MOU 체결 및 민간전문가 임명 

2012. 10. 29. 동북4구 발전 연구용역 발주(동북4구 발전연구 사업단)

2013. 6. 2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책토론회 ‘Oh!합지존’ 개최

2013. 7. 13. 동북4구 100인 원탁회의

2013. 9. 4. 서울시장, 동북4구 현장시장실 운영

2014. 1. 27. 동북4구 발전전략 행복4구 플랜 발표

2015. 2. 10. 동북4구 지역사회 교육협력 거버넌스 설립

2015. 6. 1. 동북4구 지원센터 개소

2015. 11. 24. 동북4구 발전을 위한 주제별 토론회 및 심포지엄

2016. 1. 20. 동북4구 행정협의회 설립 계획(안) 협의

2016. 1. 29. 동북4구 대학 산학협력단장 포럼 및 연합기술지주회사 설립

2016. 4. 19. 서울시, 동북4구 행정협의회 설립 승인

2016. 9. 22. 제1회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 동북4구 행정협의회 창립총회 및 구청장 토크콘서트

2017. 3. 2.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2017. 10. 27. 제2회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 ‘동북4구 혁신교육’ 토크 콘서트

2017년 연중 동북4구 지원센터, 도시재생 전문가포럼 개최(5회)

2018. 2. 11. 동북4구 지방분권 버스킹

2018. 9. 6.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착공

2019. 8. 28. 동북4구 도시재생의 날

2020. 6. 4. 서울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구상 공모전 개최

출처: 내 손안에 서울(2015.11.24), ≪뉴스1≫(2018.2.8), ≪뉴시스≫(2020.4.19), 도봉구청(2016, 2019), 서울

과학기술대학교(2016.1.28), ≪서울경제≫(2018.9.7), 서울특별시(2014b, 2017a, 2017b), 서울특별시교육청

(2015.2.10), 성북마을(2013.7.8), 희망제작소(2013.7.24).

<표 4> 동북4구 행정협의회와 동북4구 거버넌스 주요 활동

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4. 동북4구 거버넌스의 평가

동북4구 거버넌스는 행복4구 플랜(서울특별시, 2014b)을 발표하고 창동·

다고 평가한다(이재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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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개

발의 첫 단계를 마무리하였다. 첫 단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

만 향후에도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

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뤄진 협력적 거버넌스를 보다 면밀히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자율성과 협력의 

조화를 위한 다섯 조건들이 동북4구 사례에서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를 평가

한다.

1)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다섯 조건 평가

(1) 협력에 대한 암묵적 규범과 의사결정 구조

전술하였듯이 협력에 대한 규범 및 의사결정구조의 구축은 협력적 거버넌

스가 작동하기 위한 기반 조건으로서 동북4구 역시 이런 기반을 갖추었다. 

서울시 동북권역은 서울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발전을 위

해서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자치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각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협력

적 거버넌스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서울시로부터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12) 발전협의회의 핵심 관계자는 동북4구가 2011년 

이후 발전협의회와 행정협의회를 거쳐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동안 지역개발

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범을 공유하였음을 증언한다.13)

또한 동북4구는 2012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구

성하고 관내 지역개발 현안이 가장 많은 도봉구청장을 발전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였다(도봉구청, 2016). 이를 통해 네 자치구의 협력적 행위와 권한 배분

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었으며 개별 자치의 기회주

12) 서울시의원, 인터뷰, 2018.10.15.

13) 동북4구 발전협의회 관계자, 인터뷰, 201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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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이익 추구행위를 제지하려 하였다. 또한 발전협의회 산하에 기획조정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제를 설정하고 사업 진행 방향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었다(도봉구청, 2016). 이와 더불

어 네 자치구는 2016년 4월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발전시켜 동북4구 행정협

의회를 구성하였다(도봉구청, 2019). 이는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가 지방자치

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기구로 제도화되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의 수혜가 창동, 상계 지역

에 편중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데 네 자치구 간의 이견과 불

협화음이 자주 발생하였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4구 플랜이 실행되

었다는 것은, 비록 네 자치구 간 충돌과 갈등은 존재하였지만, 이들이 동북4

구의 협력의 공동의사결정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동북4구 간 협력에 대한 암묵적인 규범이 형성되었고 협력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짐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평

가할 수 있다.

(2) 반복된 협력과 중간성과

동북4구는 2011년 10월 첫 만남을 시작으로 2012년 5월부터 동북4구 발

전협의회를 통해 공식적인 협력을 시작하였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는 매년 

2회 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실무진 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여 동북4구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도봉구청, 2016, 2019). 또한 4개 구가 공동으로 발전연구

단을 조직하고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함으로써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2016년 이후에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동북4구 

행정협의회로 개편하여 법정 협의체로 만들고, 매년 정례회(연 2회) 및 동북4

14) 저자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서울시 동북4구 발전연구 사업’ 프로젝트 과정 

참여관찰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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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협력을 지속하였다(도봉구청, 2019).

이러한 협력의 결과로 동북4구 거버넌스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두 

가지 성과를 냈다. 첫째는 동북4구 간 협력의 직접적 결과로서 동북4구의 지

역발전 계획인 행복4구 플랜을 발표한 것이다(서울특별시, 2014b). 이는 법

적으로 개별 행정주체인 네 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제

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행복4구 플랜은 광역자

치단체가 지역발전을 담당하는 하향식 계획에서, 지역발전의 기획단계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발전 계획의 시작을 의미한다.

동북4구 거버넌스의 두 번째 성과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역시 동북4구 간 반복된 협력의 중간성과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역을 

선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창동·상계 신

경제중심지의 선정 이유로 시의 추진 의지를 들었는데, 4개 기초자치단체 

간의 꾸준한 협력이 없었다면 창동·상계 지역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을 것이다. 특히 동북4구 거버넌스의 가장 큰 목적이 지역개발이었던 

만큼, 동북권 창업지원센터나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 서울 아레나 건립 

등 굵직한 지역개발 사업이 포함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동

북4구 거버넌스의 또 다른 성과이다.

이처럼 동북4구 거버넌스는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계획 수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실행 등 중간성과를 이루어냈다.

(3) 공유된 내부통제

자치구의 기회주의적 개별 행동을 제한하려면 자치구 간 공유된 내부통제

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북4구 거버넌스를 분석한 결과 내부통제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우선 네 자치구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초기 단계에서 개별 자치구의 방침과 계획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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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었고 협력과정에서 개별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유되지 않았다. 실제로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창동역 환승주차장 등의 공공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네 자치구는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봉구는 아레나 건설을, 노원구는 제2의 코

엑스몰 건설을, 성북구는 문화예술지구 조성을, 강북구는 자연역사문화관광

벨트 조성을 경쟁적으로 주장하였다(서울 동북4구 발전연구 사업단, 2013a, 

2013b, 2013c, 2013d, 2013e).15) 또한 어느 한 구가 자체의 안을 공격적으로 홍

보하자 다른 한 구가 그 안이 합의에 바탕을 둔 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울

시에 투서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16)

자치구 간 서로를 모니터링하고 협의 사항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장치 

역시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발전협의회 출범 이후 동북4구는 내부통제 

기제로서 각 자치구 간 행정업무에 대해 교차 감사 실시 협약을 맺은 바 있

다(지역연합신문, 2013.10.28). 그러나 동북4구 행정협의회와 거버넌스를 자율

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감사직은 노원구에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세 자치구

에는 동북4구 감사를 명시적으로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이 존재하지 않는

다.17) 또한 동북4구 거버넌스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자료

가 공개되지 않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4) 혜택의 균등 배분 기제 

지금까지 이뤄진 동북4구 거버넌스의 사업성과로는 행복4구 플랜과 창

15) 그 당시 도봉구의 아레나 건설안은 서울연구원 용역보고서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노

원구의 제2코엑스몰 건설안은 전문가들에 의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강북구의 자연역사

문화관광벨트 조성안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비판받았다. 성북구의 단계

적 계획과 문화복합지구 조성안은 노원구와 도봉구의 구청장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16) 주저자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서울시 동북4구 발전연구 사업’ 프로젝트 과

정 참여관찰 내용임.

17) 2019년 2월 21일 현재 강북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각각 방문하여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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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행복4구 플랜에 속하는 

대다수 사업의 경우는 협력의 혜택이 고르게 배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술

하였듯이 행복4구 플랜의 일부 사업은 개별 자치구의 고유사업에 속하는

데, 이들도 참여 자치구들이 각기 원하는 사업을 유치하였다는 측면에서는 

혜택이 고르게 배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주요 사업의 범위가 도

봉구와 노원구로 한정되어 있어 강북구와 성북구는 성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창동역 일대 문화공연 인프라 및 창조산업파크 구축 

사업, 창동차량기지일대 동북권 비즈니스중심 조성사업 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직접적 혜택은 도봉구와 노원구에만 돌아갔다.18)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창동과 상계동을 광역 거점으로 삼아 서울 동북권

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출발한 것이며, 이를 위해 상위 지방자

치단체인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일부 자치구에만 돌아간다면 다른 자치구들의 참여 유인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통해 조성된 인프라

를 운영하고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네 자치구에 형식적으로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혜택은 두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다. 동북4구 관

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 강북구와 성북구에서는 이에 대해 불만을 지속적으

로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9)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개별사업 중] 고가 하부 개선이라든가 

동북권 캠퍼스를 조성할 때는 4개 구에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런데 성북구나 강북구청장님에게도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리

가] 멀고 해서 도봉 사람들이 중심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성

18)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설립이 확정되어 동북4구 주민들의 여가가 증진되고 관광 자원

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북구 역시 중간성과를 얻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강

북구 활동가, 인터뷰, 2018.10.2).

19)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관계자, 인터뷰, 2017.8.29., 20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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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나 강북에 안 그래도 사람들이 없는데 이쪽[창동역 주변]이 블랙홀이 될 

수도 있고 [혜택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도봉구, 노원구 중심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관계자, 인터뷰, 2018.10.15).

성북구와 강북구는 자신들이 들러리 역할만 한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불만

을 자주 표출하였다.20)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가 성

공적으로 조성되어 일자리 창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 효과가 노원

과 도봉에 머물지 않고 성북과 강북 등 그 인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조성 단계에서 막대한 규모의 사업예산과 물리적 시설이 두 구에만 집중되

는 현실에서 성북구와 강북구의 피해의식은 클 수밖에 없었다. 구청장에 대

한 평가가 확보된 사업예산 규모와 물리적 시설의 건설 등의 임기 내의 가시

적인 성과만으로 평가되는 정치 현실 속에서 성북구와 강북구 구청장은 지

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동북4구 거버넌스 차원에서 혜택 배분

을 균등하게 조정할 기제는 부재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이를 조정하는 촉진

적 리더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동북4구가 합의해서 제출하는 

안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다.21) 이렇듯 

거버넌스 참여 자치구의 참여 혜택이 크지 못해 유인이 약해진다면 개별이

익보다 공동 이익을 추구할 여지가 축소되며, 그 결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

속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된다.

(5)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규범

동북4구 거버넌스는 동북4구 발전협의회와 동북4구 행정협의회를 거쳐 

동북4구 거버넌스로 발전하는 동안 구청장 회의, 민간부문 회의, 동북4구 발

20) 주저자의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서울시 동북4구 발전연구 사업’ 프로젝트 과

정 참여관찰 내용임.

21) 주저자의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과 12월 사이 ‘서울시 동북4구 발전연구 사업’ 프로

젝트 과정 참여관찰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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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구단 연구용역 등 자치구 간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동북4구 거버넌스 내에서 자치구 간의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4구 거버넌스에서는 개별 사업 선정과 예산확

보를 위해 4개 자치구 간 치열한 경쟁이 나타났고, 자연스럽게 자치구 간 신

뢰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회의를 할 때도 우리[발전협의회 관계자]가 “그냥 이렇게 민원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부의 베니핏(benefit)이 공유될 수 있을지 방

법을 찾아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 건 소수인 거예요. (중략) 그러니까 

잘되는 구는 더 잘된 거죠. [제 주장은] 이 경로를 바꾸자는 취지였지만, 네 자

치구는 별로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단지 자기 구의 이해관계

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관철시키고 싶어 했죠(동북4구 발전협의회 관계자, 인

터뷰, 2018.9.25).

위 인터뷰는 동북4구 거버넌스에 참여한 자치구들이 협력이라는 명분으

로 개별 자치구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행동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러

한 과정에서는 협력 과정에 대한 이해나 신뢰는 기대하기 힘들다.

행복4구 플랜의 72개 실행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에 대한 상

호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동북4구 발전연구 사업단 연구용역을 

통해 72개 실행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자치구가 개별 사업을 얻으려 

경쟁하면서 구청장 간 갈등이 표출되는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였다. 이미 언

급한 바와 같이 동북4구 발전연구단의 용역 과정에서 도봉구와 노원구의 의

견이 갈렸는데, 도봉구는 자신의 아레나 안을 합의된 방향인 것처럼 발표하

였다. 이에 노원구가 서울시에 투서함으로써 도봉구와 노원구 사이의 갈등

이 드러났다.22) 

22)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규범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동북4구 행정구청 간의 호혜적 관

계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개방된 수평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북4구 거버

넌스 내 중요행위자는 동북4구 구청들이었으며, 거버넌스 내 합의 역시 구청들과 지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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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핵심과제 사업 개수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16도시계획의 제도적 지원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 강화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

지식교육 특성화
36

자연·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지역 현안의 해소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

20
생활기반시설 개선

지역 계 완료(예정)사업 진행사업 보류사업

계 72 40 28 4

4개구 공통 9 7 2 -

성북구 11 7 3 1

강북구 12 7 4 1

도봉구 18 11 5 2

노원구 22 8 14 -

출처: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2017)와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18)를 재구성.

<표 5> 행복4구 플랜의 7대 핵심과제(위)와 72개 실행과제 현황(아래) 

2) 협력적 거버넌스 결과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자율성과 합의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살

펴보았는데, 동북4구 거버넌스는 협력을 위한 암묵적 규범과 의사결정구조

가 있었고 실제 협력을 통해 중간성과도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조건

의 충족 덕분에 초기 단계에서 협력이 가능하였으며, 행복4구 플랜과 창

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추진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유된 내부통제가 미흡하였으며, 협력의 불균등한 혜택을 조정하는 기제가 

학들, 그리고 일부 시민사회조직들 간의 한정된 합의에 불과하였다. 또한, 실행과제를 선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조직들과 시민들의 참여는 1600명을 대상으로 한 동북4구주민

의견조사와 동북4구 100인회의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참여는 거

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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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작동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규범은 아

직 형성되지 않았다.

이처럼 개별이익 추구를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서 

동북4구 거버넌스에서 두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첫째는 거버넌스 내의 

협력이 많은 경우 명목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각 자치구는 협력이라는 명분으

로 개별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행복4구 플랜은 서울 동

북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계획이지만, 72개 실행과제 중 다수는 개별 자치구

의 실행과제이다. 이들은 주로 행복4구 플랜의 3개 분야 중 ‘지역 현안의 

해소’와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에 포함되어 있다(<표 5>). 특히 ‘지역 현안

의 해소’의 사업들은 다른 자치구와 합의 없이도 개별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기획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사업들의 

혜택 또한 해당 자치구에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각 자치구의 

도로확장, 공원 및 캠핑장 조성, 기반시설(재활용선별장, 적환장, 체육시설) 신

축 및 개선과제는 대부분 해당 자치구의 주민만을 위한 시설로만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은 개별 자치구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명분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사업예산을 좀 더 쉽게 얻으려는 의도에서 기획되

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인터뷰 내용에서 개별 자치구가 동북4

구 거버넌스를 통해 민원이 들어오는 사업을 집행하려 하였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동북4구 발전협의회 관계자, 인터뷰, 2018.9.25). 서울시 역시 개별 자치

구의 요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동북4구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이 변질되기

도 하였다(이재경, 2018). 그러나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발전 계

획을 세우더라도 개별 자치구별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면 이는 협력적 거버

넌스의 긍정적 결과물로 볼 수 없다.

공통 실행과제 중에서도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조성, 생활권계획 수립, ‘모

두의 학교 중랑학습장’ 설치는 동북4구 거버넌스가 자율적으로 고안한 과제

라기보다는 각각 서울시 교육협력국(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2014), 도시계획

국(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13.9.9), 서울시 평생교육국(연합뉴스, 2014.3.27)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행복4구 플랜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처럼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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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과제에는 자치구 간 협력에 대한 합의와 상호작용에 의한 자율적인 과제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 의해 하향식으로 요구된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

두 번째 문제는 협력 참여 유인이 점차 약화되거나 거버넌스가 형식적으

로만 유지된다는 점이다.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목표로 시작한 동북4구 거버

넌스의 성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자치구에만 배분되면서 그 혜택을 받

지 못한 자치구들은 거버넌스와 협력에 점차 무관심해지거나 자발적으로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북4구 거버넌스 

사업의 중점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동북4구 

중 두 자치구의 구청장이 동북4구 협력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23) 이러

한 회의감은 거버넌스에 참여할 유인을 낮추어 장기적으로 동북4구 거버넌

스의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동북4구 협력사업의 중심이 창동·상계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강북구와 성북

구가 협력에 관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강북구 활동가, 인터뷰, 

2018.10.15).

동북4구 행정협의회 역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진행 과정

을 서울시로부터 공유 받는 등 활동을 지속하고는 있으나 동북4구 간 협력이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도봉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동북4구 행

정협의회 역시 형식적인 협력체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2015년 이

후 서울시 동북권 사업의 전반적인 행정의 초점이 동북4구 협력사업이 아니

라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으로 옮겨갔다(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

원센터, 2020.8.2).

지역개발을 위한 광역행정의 중요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상승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23)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센터 관계자, 인터뷰(2017.8.29, 2018.3.29); 동북4구 발전협의회 관

계자, 인터뷰(201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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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북4구 거버넌스는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

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시범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의 이상적인 본보기로 아직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에 대

한 암묵적 합의 및 의사결정구조와 가시적인 중간성과들로 협력적 거버넌스

를 형성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자치구들 간 공유된 내부통제의 미흡과 

혜택의 균등 배분 조정 기제의 미비로 동북4구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속가능

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동북4구 거버넌스가 광역행정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지 못한다면 향후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실험이 확산되

기 어려워질 수 있다. 동북4구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장려하

기 위해 서울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책 실험이다. 그러나 이와 같

은 협력의 지속가능성이 없게 된다면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이와 같

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실험에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도 광역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시도

하지 않아 광역행정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5. 결론

협력적 거버넌스가 행정학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협력을 통하지 않고서

는 달성할 수 없는 유의미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Emerson et al., 2011). 자

율성과 합의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

율성과 합의를 충돌하지 않게 하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로 경쟁

하는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협력 사례에서 자율성이 강조되어 합의의 도출이 

어려울 때 이 상충을 최소화시키는 조건들이 필요함을 밝히면서, 이 조건들

에 근거하여 동북4구 거버넌스를 분석, 평가하였다. 

동북4구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권 지역의 발전방안을 

자치구들이 협력하여 정책형성단계부터 상향식으로 추진한 거의 첫 사례라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지역 공동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조건들 241

자치구가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력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그 결과로 행복4구 플랜과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라는 중간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합의가 일정 정도 발현

된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과 합의

의 충돌을 최소화시키는 핵심 조건들인 공유된 내부통제와 균등한 혜택 배

분 기제의 미비로 인해 동북4구 거버넌스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지속가능

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행복4구 플랜의 경우 개별 자치구의 개발사업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는 협력의 긍정적 결과들이라기보다는 협력적 거

버넌스의 외형을 빌린 개별 자치구의 이해 추구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북4

구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

성사업의 경우 역시 그 혜택이 일부 자치구에만 집중되면서 협력적 거버넌

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들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작동을 위해서는 앞에 제시된 다섯 가지 조건들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자율성과 합의의 충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는 협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고 조정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차원의 이익이 참여자 대부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

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

업으로 건설되는 상당수 인프라는 도봉구와 노원구에 건설되지만, 그 개발

로 인한 혜택을 네 자치구가 함께 나누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창동역 일대 문화공연 인프라 및 창조산업파크 구축 사

업’과 ‘창동차량기지일대 동북권 비즈니스중심 조성사업’의 경우 시설 입주 

및 이용 기회를 네 자치구 관계자들과 주민들 모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동북4구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유되는 자치재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개발로 인한 지방

세 수입 역시 네 자치구가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추후 공동사업에 투자하

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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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개발의 혜택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협력의 혜

택이 특정 자치구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협력의 유인을 지속

시키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균등하게 혜택 

배분을 조정하기 위해 상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더 선제적으로 촉진

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합의하면 고려한다’는 소극적인 입

장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위해 합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중앙정부

와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된다.

둘째, 자율성과 합의의 충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유된 내부통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력과정에서 개별 자치구가 할 수 있

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유된 통제’의 기제들을 고

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4구 거버넌스가 활용한 행정협의회와 

같은 협력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

해 행정협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동

북4구 지원센터 내에 서울시 관료와 지역 코디네이터가 함께 근무하며 제한

적으로만 공유된 자치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 자율성과 

합의를 조화롭게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거버넌스 

차원에서 공유되는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

스에 참여한 자치구들이 개별이익만을 추구하지 못하게 자치구들 간 서로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와 거버넌스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감사담당관들이 필요

하며, 자체감사의 결과가 참여 자치구들 모두와 시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유된 내부통제의 주체와 범위를 구청 내부나 구청 

간 행정단위로 폐쇄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그 호혜성의 주체와 범위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4구 시민들에게 공유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내부통제 장치

는 협력사업에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독려할 수 있다. 내부통제가 개방적

으로 공유될 때 협력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목표를 유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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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별 자치구의 개별이익 추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

넌스 사업의 승인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맥락에서는 환경, 교통, 관광, 산업 등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때 더 

효과적인 분야가 존재하는데, 이처럼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에 대한 선별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협력사업을 승인

하고 지원하는 데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의 조

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행

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참

여하는 거버넌스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승인

하는 경우 개별 참여조직에 개별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개발 분야와 같이 불가피하게 일부에게만 혜택이 배분되는 경우에

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치구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는 제도

를 마련하여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가장 큰 비용은 예산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다. 호혜성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규범이 존재한다면 협력적 거버넌스 내에

서 자율성과 합의는 충돌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하루아침에 축적

되지 않으며 시간과 노력 자원의 투입 역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자원을 중시

해야 한다. 신뢰 구축과 사회자본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이해나 협력 과정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

는 자치구 간 공식적, 비공식적 상호학습의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자치구 간 상호학습의 기회에 구청 관계자뿐만 아

니라 동북4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 간 협력사업을 기획, 집행할 때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협력사업

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는 신뢰구축과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 참여민주주의의 확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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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며,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과정에 주민들의 수평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진전 없이 현재 제도적 환경에서 추진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한으로 인해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며, 장기적 관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기초자치단체들

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의 자치권 확보가 필요하지만, 개별 지방자

치권 확보만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합의 달성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자치권에 대한 논의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재해석, 

재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며, 거버넌

스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

권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명시적으로 강조되지 않았

던 자율성과 합의의 상충 가능성을 지방자치의 맥락에서 분석하여 동북4구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여

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 사례 분석에 초

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

석하지 못하였다.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동북4구 협력적 거버넌스를 분

석·평가하는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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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for Successful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Case of Dongbuksa-ku (four local districts in northeastern Seoul), South 

Korea

Lee, Yong-Sook·Park, Seungbin·Kim, Taeil

In this study, we explore essential conditions under which collaborative gover-
nance across local districts of a city works. The existing literature has emphasized 
the autonomy of individual actors and, at the same time, the consensus among the 
actors for a successful collaboration, but we argue that autonomy and consensus are 
likely to be incompatible in practice. We identify five conditions to facilitate the op-
eration of the governance: shared implicit norms for collaboration and a relevant 
decision-making structure, interim achievements, a system for fair distribution of 
benefits, a shared mechanism for internal control, and a social norm of reciprocity 
and trust. We then analyze the structure, the process, and the interim outcomes of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across the four local districts in northeastern Seoul, 
South Korea. We find out that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not been fully es-
tablished due to the unevenly distributed benefits, the lack of internal control mech-
anisms, and the low level of reciprocity and trust. Our case study is based on an ar-
chival study,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Keywords: collaborative governance, autonomy, consensus, Dongbuksa-gu(four 
local districts in northeaster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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